
글에 부쳐 

 

 

최근 몇 년 간 우리는 일련의 테러, 대량 이주, 환경 악화, 여러 지역의 정치적 불안정 등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동시에 우리는 기본적인 시민권과 인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빈곤 국가들과 그 주민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논쟁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북한은 최악이다. 주민들은 절대적 폐쇄 공간에서 살고 있으며 어떠한 인권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국가가 초래한 인도주의적 재앙이라는 문제도 있다. 20년 동안 북한은 만성적 

식량 부족에 고통 받고 있다. 1990년대 말의 기아로 인해 적어도 백만 정도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이러한 대량 아사 사태는 북한 주민의 최소한의 인권마저도 철저히 

부정되었기 때문에 초래된 것이다.    

 

이 책은 북한에 대한 외부 인도적 지원이 증가함에 따라 북한 정부의 식량 수입이 점점 

줄어들어 원래 수입량의 1/10까지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 정권은 국제적 

지원으로 인해 절약한 외화를 권력을 강화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이 10년 이상 지속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지원이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간다는 아무런 보장이 없다. 

김정일 정권은 분배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적 연대성은 



북한 정부, 그 중에서도 특권 군대에 의해 훼손되고 있다. 그 뿐 아니라 세계식량기구(World 

Food Programme, WFP)의 식량 분배 감시 노력은 한국과 중국의 직접 지원으로 인해 방해 

받고 있다. 이 잔인한 북한 정권은 오로지 정권의 충성 분자들에게만 식량을 지원하고 있다. 

충성심이 약화되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에게는 즉각 식량과 의료 지원이 박탈된다. 

직장에서 쫓겨날 뿐 아니라 교육 기회도 박탈된다. 소련의 수용소와 같은 정치범 수용소는 

이러한 사람들의 최후 종착지이다. 

  

우리는 거대한 윤리적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굶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돕는 것이 정말 

가능한 것일까? 가능하다면 얼마나 가능할까? 그들의 운명은 그들의 정부보다도 

우리들에게 달려 있다. 비록 북한 정권은 우리를 속이고 협박하고 있지만 말이다. 

대량살상무기로 무장한 군대는 의심의 여지없이 동아시아 지역의 항구적 위협이다. 

1930년대 스탈린 정부가 초래한 우크라이나의 대량 아사 사태를 상기하자. 이 대량 아사는 

우크라이나의 지주 계급을 절멸시키고 전체주의 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였다. 북한의 

비극과 관련하여 우리는 우리가 지원하는 인도주의적 지원이 이 지구상의 가장 최악의 

정권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이 정권은 정권 유지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수단이라도 동원할 준비가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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